
I. 서론

오늘날 언론들은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

하며 해당 발언이나 언론보도의 진위(眞僞) 여부에 주
목하고 있다[1-4]. 

어떠한 정보에 대해 언론이 규정하는 ‘가짜’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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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SNU팩트체크 센터(factcheck.snu.ac.kr)에 공개돼 있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했다. 
팩트체크 기사 중 복수 언론사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 교차검증 기사 50건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팩트체크 
대상 주제, 유형, 성격, 언론사 간 판단 결과 일치도, 활용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했다. 연구결과, 언론사들은 
대체로 대선·총선 후보자나 정치인 발언 등 정치 관련 주제를 팩트체킹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대상의 유형은 
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였으며, 발언 자체의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나 
인과관계, 비교 기준 시기나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정보에 대해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평균적으로 ‘대체로 사실 아님’ 에 가까운 판단을 했으며, 주로 관계자 취재 및 관련 
기관 자료, 정부 자료, 전문가 발언 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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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check coverage provided by the SNU fact-check center 
site(factcheck.snu.ac.kr). A total of 50 articles that were cross-checked by multiple news media 
organizations were analyzed. The study’s variables were topics, types, characteristics, consistency of the 
news media organizations’ judgement, and fact-check sources. This study found that fact-checking 
coverage was generally focused on presidential or general election candidates or politicians, as well as 
political topics. The types of fact-checking coverage primarily included factual information, as well as 
some opinions or interpretations. Fact-check coverage was mainly focused on the facts of the 
statements themselves, causal relationships, or the timing or target of the comparison criteria. On 
average, the fact-checking coverage most frequently assigned the judgment ‘mostly false, and primarily 
used interviews of individuals or data from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issue, government data, and 
experts’ statements as the bases for its fact-checking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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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판단은 해당 정보에 대한 공중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
록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 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
해 더욱 주목하는 한편[7], 가짜뉴스를 자주 접할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나아가 실재(real) 뉴스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결과[8]는 팩
트체커(fact checker)로서의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크
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응답자의 65% 가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9% 가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답
했다[5].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해당 뉴스의 사실성을 판
단할 때 언론사의 판단을 중요하게 참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접하더
라도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9]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데 객관적인 사
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faith)이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와 판단은 대체
로 가짜뉴스 생산자나 전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이뤄
져 왔다[10-14]. 즉, 가짜뉴스는 타인을 속이기 위해 의
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는 것이
다. 그러나 가짜뉴스 생산자나 전달자의 의도성을 정확
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짜뉴스 판단 과정
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적 사실을 가려내는 
것이다. 팩트체크를 위해 언론사 각자가 활용하는 서로 
다른 근거는 서로 다른 사실인 상대적 사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실제 일어난 일이나 발언 등 객관적 사
실에 대한 팩트체크 판단 과정은 비교적 명확할 수 있
으나 의견이나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혹은 뉴스
나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에 대한 팩트체크 판단 과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언론
사가 규정하는 ‘가짜’ 혹은 ‘사실’에 대한 판단 결과 자
체 보다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과정 보다 가짜 혹은 사실이라는 이분화 된 
판단 결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의 편향성 차원에서만 파악하
는[15][16]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정보나 뉴스의 사실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접근을 지양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맥락
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각 언론사가 팩트체커로서 제시
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의 검증 대상 뉴스 혹은 정보
의 주제, 유형, 성격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판단 과정에서 활용한 근거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단 결과에 중점을 둔 제한된 논의에서 벗
어나 동일한 팩트체크 대상에 대해 언론사가 선택 및 
활용한 판단 기준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경합하는 진
실[17]에 대한 접근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가짜뉴스의 개념은 크게 ‘가짜’와 
‘뉴스’를 구별해 논의돼 왔다. 먼저, ‘뉴스’에 중점을 둔 
개념화 논의는 가짜뉴스를 ‘뉴스’(news)로 명명하기 보
다는 정보(information)로서 보다 폭넓게 이해돼야 한
다는 접근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가짜뉴스는 직업 언
론인이 생산하거나 전통적인 뉴스 형식을 띄고 있는 대
상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트위터, 동영상 등 뉴스 외 다
양한 형식을 갖춰 유포되기 때문이다[18]. 이에 따라 가
짜뉴스를 ‘진짜’ 혹은 ‘실재’ 정보와 반대되는 허위 ‘정
보’ (disinformation)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도 있다[11][18].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대선 
기간에 확산된 데 따라 가짜뉴스 혹은 정보를 바라보는 
해석에 정치적 관점이 개입 될 수 있다. 예컨대, 가짜뉴
스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단이나 정당의 의원들이 
유포한 진짜 혹은 실재 정보를 폄하하는 “정치화
된”(politicized) 용어라는 것이다[20][21]. 또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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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바라보는 데 있어 기존 언론은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를 유포하는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소셜 미디어 이용
자들은 가짜뉴스를 기존 언론의 편향성과 연관지어 논
의하고 있다는 결과[22]는 특정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는 데는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반대 집단에 대
한 일종의 편견 혹은 인지적 편향[23]이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에
는 사실(fact)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faith) 혹은 세계관(worldview)이 작용할 여
지가 있다. 사실을 ‘평가된 객관성(valued objectivity)’ 
이라 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데
는 가치(values)와 믿음(beliefs)이 작용한다[24].

가짜뉴스를 개념화하는 데 ‘가짜’에 중점을 두고 이뤄
지고 있는 논의는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주체의 
의도나 목적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
르면 가짜뉴스란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조작된 허위 
정보[10-13]로서 실재가 아닌 조작된(fabricated) 뉴
스 혹은 정보로 규정된다[14].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확
인 미흡 등 과실로 인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혹은 inaccurate 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해 조작되거나(manipulated) 허구의(fabricated) 
뉴스 혹은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구별돼야 한
다는 것이다[13][25][26]. 즉, 가짜뉴스 생산 혹은 유통 
주체가 해당 정보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가
짜뉴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의도성을 기준으로 보면 가짜
뉴스 개념화 과정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는데, 예컨대 
주체의 의도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주체는 해당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체의 의도성과는 상관없
이 허위 정보라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
장도 있다[27]. 가짜뉴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
다 보니 가짜뉴스 관련 규제 법안[18]이나 정부 등이 
시행하는 규제 방안[28]에 대한 적합성과 실효성에 대
한 한계점과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체의 의도성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 주체가 제시하는 근거 유무

와 제시된 해당 근거가 얼마나 병존하거나 상충하는지
를 점검하는 것이 가짜뉴스 개념화 작업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팩트체크(Fact-check)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가짜뉴
스를 판단하는 팩트체크 과정에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 서울대학교 SNU팩트체크1에 등록된 팩트체
크 대상 기사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판
단하는 기사 중 대부분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나 원문 출처 URL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 팩
트체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았다[29]. 또
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나라의 정보 환
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컨대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은 
정치 행위자들을 공격하는 당파적 허위 정보
(disinformation)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주로 이에 
대해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대체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적인
(sensational) 이야기들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주목하
고 있다[30]. 팩트체크는 주로 기존 언론사가 자체적으
로 운영하거나 별도의 팩트체크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이러한 팩트체크 주체들이 검증한 가짜뉴스 검증 
대상과 판단 결과 또한 상이하다[31][32]. 결과적으로 
언론인들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가짜뉴스 판단 
과정에 팩트체크 서비스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경
향을 보인다[33]. 따라서 검증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팩트체크의 판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소속 언론사에서 팩
트체크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과정이나 판
정이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으나 팩트체크 대상 선정과 판정 결과에서 소속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편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

1 SNU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설립한 센터로
서, 센터와 제휴를 맺은 각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factcheck.snu.ac.kr)을 제공하고 있다. 각 언
론사가 자율적으로 교차검증 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언론사가 독
립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판단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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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밝혔다[34]. 근거(argument)와 증거(evidence)
가 진실을 구성하는 주요 요건이라는 점[24]은 팩트체
크에서 검증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시급히 필요
함을 시사한다[35].

팩트체크는 수용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36-38].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짜뉴스를 더욱 심각하게 받
아들이며[39],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따라 판단 
대상 정보에 대한 기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40]는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팩트체크
가 해당 정보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경우(예를 들
어, ‘사실 반 거짓 반’ 혹은 ‘대체로 사실’) 수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더욱 불신하는 태도를 나타냈다[40][41]. 
또한,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는 판정 주체인 언론사에 대한 수용자의 적대적 미디
어 편향(hostile media bias)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42]. 

Ⅲ. 연구문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팩트체크 과정과 결
과에는 판단 주체의 세부적인 기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뉴스 혹은 정보에 대해 판단
하더라도 수용자들은 팩트체커 별로 다른 결과에 노출
될 수 있다[34]. 검증 대상 선정부터 결과 기술에 이르
기까지 팩트체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
하며[43], 특히 언론 상호 간 교차 검증이 팩트체크 과
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성을 막는 데 효과적
일 수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SNU팩트체크 센터
에 공개돼 있는 팩트체크 기사 중 복수 언론사의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 뉴스 혹은 정보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
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언론이 교차 검증한 대상의 정보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1-1: 정보의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2: 정보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3: 정보의 성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교차 검증 과정에서 활용한 근거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교차 검증 대상의 정보에 대한 언론의 
판단 결과는 어떠한가? 

Ⅳ. 연구 방법

1. 내용 분석 자료 

본 연구는 SNU팩트체크 센터가 운영하는 플랫폼
(factcheck.snu.ac.kr)에서 언론사 두 곳 이상이 팩트
체크에 참여한 교차 검증 기사를 내용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9일 기준 복수의 언론사가 검증에 
참여한 아이템 110건 중 참여 언론사 모두 동일한 팩트
체크 판단을 내린 기사 57건과 논쟁 중인 3건을 제외한 
총 50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에 포함했다. 분석에 포함
된 교차 검증 기사는 각 언론사에서 2017년 4월 3일부
터 2019년 11월 11일 사이에 보도됐다.

2. 연구변인 

2.1. 교차 검증 대상 유형

복수의 언론사가 검증한 동일 대상의 유형은 다음의 
1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해당 검증 대상이 속하는 유
형 1개를 선택해 코딩했다: ①대선·총선 후보자 발언 ②
여당 공식 논평/여당 정치인(대선/총선 후보자 제외) 
발언 ③야당 공식 논평/야당 정치인(대선/총선 후보자 
제외) ④대통령 발언 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⑥전 
공직자 발언 ⑦공직 후보자(현 정치인·공직자 제외) ⑧
해외 정치인 발언 ⑨직접적인 관계자 개인 SNS ⑩언론 
보도 ⑪시민단체 발표/보도문/자료 ⑫기업 발표/보도
문/자료 ⑬유명인(전·현직 정치인·공직자제외) ⑭인터
넷 커뮤니티 ⑮기타

2.1.1. 검증 대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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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이 속한 주제는 다음의 13개 항목으로 분류
한 후 해당 검증 대상이 속하는 주제 1개를 선택해 코
딩했다: ①정치 ②고용 ③세금 ④소득분배 ⑤재정 ⑥부
동산 ⑦탈원전 정책 ⑧국방/안보 ⑨사회 안전(범죄, 미
세먼지 등) ⑩교육 ⑪국제 ⑫ IT/과학 ⑬기타

2.1.2. 검증 대상 정보 유형

검증 대상 정보 유형은 ①객관적인 사실(실제 일어난 
일 등) ②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는 전달자의 의견/해
석/주장으로 이뤄진 정보 ③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
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등 3개 항목으로 분류
하고 해당 검증 대상이 속하는 유형 1개를 선택해 코딩
했다. 

  
2.1.3. 검증 대상 정보 성격 
검증 대상 정보 성격은 팩트체킹 논의의 중점으로서 

어떠한 점에서 복수 언론사의 교차 검증 대상이 되었는
지를 보여주는 변인이다. 다음의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검증 대상 정보가 속하는 성격 1개를 코딩했다: 
①발언 자체의 사실 확인 ②원인과 결과 ③비교 기준 
대상 ④비교 기준 시기 ⑤일반화 ⑥항목 범주화 ⑦문맥 
해석 ⑧현재 기준 vs. 차후 기준 ⑨근거 법령 ⑩용어·개
념 정의 ⑪단순 언론 오보 ⑫불분명한 근거 혹은 발언
의 근거 없음 ⑬기타

  
2.2. 판단 근거 

팩트체크 시 각 언론사가 기사에서 활용한 근거를 다
음의 15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①정부 자료 ②지방자치
단체 자료 ③공공기관 자료 ④여당 보도문/자료, 여당 
정치인 ⑤야당 보도문/자료, 야당 정치인 ⑥대선·총선 
공약집 ⑦법/법률/법령 ⑧법원 판결 ⑨통계청 자료 ⑩
시민단체 자료/발언 ⑪여론조사 ⑫언론보도 ⑬전문가 
⑭관계자 인터뷰/자료 ⑮기타. 각각의 기사가 해당 유
형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코
딩했다.  

2.3. 판단 결과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해당 대상에 대해 팩트체크
를 하는데, SNU팩트체크 센터 판정 척도를 근거로 검
증 결과를 보도한다. 판정 척도는 다음과 같다: ①전혀 
사실 아님 ②대체로 사실 아님 ③절반의 사실 ④대체로 
사실 ⑤사실 ⑥판단유보. 판단 결과는 동일 검증 대상에 
대해 언론사 간 판단 일치도를 계산했다2. ‘판단유보’를 
결정한 언론사가 한 곳이라도 있는 검증 대상 7건은 분
석에서 제외했으며, 결과적으로 총 43건을 대상으로 언
론사 간 판단 결과를 살펴보았다. 

3. 코더 간 신뢰도 

내용 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진을 포함한 2명의 저
널리즘 전공 학위자에 의해 진행됐다. 분석 표본의 약 
10% [44-46]의 팩트체크 아이템을 대상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
준인 .80을 넘었다[47]. 

Ⅴ. 연구 결과

SNU팩트체크 플랫폼에 공개된 언론사의 교차 팩트
체크를 분석한 결과 대선·총선 후보자 발언(10건, 
20%), 여당 공식 논평 혹은 여당 정치인 발언(4건, 
8%), 야당 공식 논평 혹은 야당 정치인 발언(4건, 8%), 
해외 정치인 발언(4건, 8%) 등 주로 정치 분야에서 팩
트체크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문제 1, [표 
1] 참조). 

표 1. 교차 팩트체크 대상 유형

2 판단 일치도(%)는 동일 검증 대상에 대해 판단이 일치한 언론사 
수를 교차 검증에 참여한 언론사 수로 나눈 값이다. 

팩트체크 대상 유형 n(%) 
대선·총선 후보자 발언 10(20)
여당 공식 논평/여당 정치인 발언 4(8)
야당 공식 논평/야당 정치인 발언 4(8)
대통령 발언 2(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2)
전 공직자 발언 1(2)
공직 후보자 발언 1(2)
해외 정치인 발언 4(8)
직접적인 관계자 개인 SNS 4(8)
언론보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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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팩트체크 대상 주제에도 비슷한 경향
이 나타나는데 언론사들은 고용, 세금, 소득분배, 재정 
등 경제 분야나 국방·안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
치(15건, 30%) 분야에서 교차 팩트체크를 많이 하고 있
는 경향을 보였다(연구문제 1-1, [표 2] 참조). 

표 2. 교차 팩트체크 대상 주제 

정보의 유형을 보면 언론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
실 자체 보다는 전달자의 의견/해석/주장으로 이뤄진 
정보(15건, 30%)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
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29건, 58%)를 더 많이 교차 검
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구문제 1-2, [표 3] 참조). 

표 3. 교차 팩트체크 대상 정보 유형 

이러한 결과는 팩트체크 대상 정보 성격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발언 자체의 사실 확인
(8건, 16%),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8건, 16%), 
비교 기준인 대상(6건, 12%)이나 시기(5건, 10%)가 다
른 경우, 소수의 사례를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경

우(5건, 10%), 동일 항목에 대한 범주화 차이(4건, 8%)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점검해야 하는 정보 유형을 대상으
로 팩트체크가 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연구문
제 1-3, [표 4] 참조). 

표 4. 교차 팩트체크 대상 정보 성격 

팩트체크 시 활용한 근거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정보
와 관계된 직접적인 인물을 취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자
료(24건, 48%), 정부 자료(22건, 44%), 전문가(20건, 
40%)를 팩트체크 판단결과 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연구문제 2, [표 5] 참조). 반면 여야 정치인 발
언, 여론조사 등은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 수가 적었다.  

표 5. 교차 팩트체크 시 활용한 근거 유형

3 내용 분석 대상인 전체 정보 50건 중 해당 근거를 사용한 팩트
체크 기사 건 수를 복수 코딩했으므로, 총합은 전체 분석 대상인 
50건 보다 많다. 

팩트체크 대상 정보 유형 n(%) 
객관적인 사실 6(12)
객관적인 사실 자체 보다는 전달자의 의견/해석/주장으로 이

뤄진 정보 15(30)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29(58)
총합 50(100)

팩트체크 대상 주제 n(%) 
정치 15(30)
고용 5(10)
세금 3(6)
소득분배 2(4)
재정 2(4)
부동산 1(2)
탈원전 정책 3(6)
국방/안보 7(14)
사회 안전(범죄, 미세먼지 등) 4(8)
교육 3(6)
국제 3(6)
IT/과학 2(4)
총합 50(100)

팩트체크 시 활용한 근거 유형 n(%)
관계자 인터뷰/자료 24(48)
정부 자료 22(44)
전문가 20(40)
공공기관 자료 16(32)
법/법률/법령 16(32)
언론보도 10(20)
시민단체 자료/발언 9(18)
법원 판결 6(12)
여당 보도문/자료, 여당 정치인 발언 5(10)
야당 보도문/자료, 야당 정치인 발언 4(8)
통계청 자료 3(6)
지방자치단체 자료 2(4)
대선·총선 공약집 2(4)
여론조사 2(4)
기타 5(10)
총합 1443

팩트체크 대상 성격 n(%) 
발언 자체의 사실 확인 8(16)
원인과 결과 8(16)
비교 기준 대상 6(12)
비교 기준 시기 5(10)
일반화 5(10)
항목 범주화 4(8)
문맥 해석  3(6)
현재 기준 vs. 차후 기준 3(6)
근거 법령 2(4)
용어·개념 정의 2(4)
단순 언론 오보 2(4)
불분명한 근거 혹은 발언의 근거 없음 2(4)
총합 50(100)

시민단체 발표/보도문/자료 3(6)
기업 발표/보도문/자료 3(6)
유명인 발언 1(2)
인터넷 커뮤니티 3(6)
총합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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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의 정보에 대한 언론의 판단 결과를 보면 
언론사들은 절반의 사실 등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대체로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M = 2.19). 
판단유보 결정을 한 팩트체크 정보 7건을 제외한 43건 
중 언론사 간 교차 검증 결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정
보는 27건이었으며, 10건이 60% 이상의 일치율을, 3
건이 50%의 일치율을 보였다(연구문제 3). 

Ⅵ. 논의

본 연구는 가짜뉴스 의혹을 담고 있는 뉴스나 정보를 
대상으로 이뤄진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SNU팩트체크 센터를 통해 공개된 복수의 
언론사가 참여한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단순히 가짜와 사실을 판정하는 데서 벗어나 동
일 사안에 대해 언론사 간 판단 결과는 얼마나 다른지, 
검증 과정에서 활용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각 언론사가 제시하는 상대적 사실을 논의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교차 검증 대상은 주로 정치 분야와 관
련한 뉴스 혹은 정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선·총선 후
보자 발언을 검증하는 기사가 가장 많았다(연구문제 1, 
연구문제1-1).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이 
제19대 대선을 앞 둔 2017년 초반부터 이루어진 데 따
라[18],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주로 정치 분야를 대
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밝혔듯[34], 대선 등 대부분의 언론사가 주
목할 만한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검증 대상을 찾기 
쉽지 않아 주로 선거 후보자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차 검증이 이뤄진 정보의 유형을 보면 실제 
일어난 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이 개
입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있
었다(연구문제 1-2). 언론사는 발언의 영향력이나 화제
성 등이 높은 팩트체크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
서 언론사의 주관적인 뉴스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
[34]은 언론사가 선택하는 검증 대상의 유형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대체로 의견 혹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를 대상으로 팩트체크가 이뤄지다 보니 검증 대상이 지
닌 성격이 매우 다양한 경향을 나타냈다(연구문제 
1-3). 예컨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거나 비교
하는 시기나 대상의 차이, 예외 사례가 존재함에도 지
나친 일반화로 인해 가짜뉴스 의혹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일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다르면 판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34]는 점은 가
짜뉴스에 대한 의혹과 판단은 해당 뉴스나 정보를 해석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는 등 다차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팩트체크 언론사들은 검증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활용하고 있
었다(연구문제 2). 관계자 인터뷰나 자료, 관계 기관의 
자료,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재확인하거
나 제3자를 통해 사실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은 검증 대상에 대해 ‘대체로 사
실 아님’으로 판단했으며, 검증에 참여한 언론사 간 검
증 결과가 모두 불일치하는 사례가 분석 대상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연구문제 3). 이는 연구문제 1-2와 
1-3을 통해 확인됐듯 동일 사안을 검증하더라도 각 언
론사의 판단 기준과 맥락, 근거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의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
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저널리즘 환경에서 팩트
체크 결과와 과정을 다양한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언론사마다의 판단 기준과 활용
하는 근거에 따라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정보 자체의 진위(眞僞) 여부 판단 결과
뿐만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확립되며 그 
과정에서 경합하는 진실(competing truths)이 무엇인
지[17][48]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보에 내포돼 있는 상반된 주장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보도의 객관성(objectivity)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49]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정보의 허
위성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온 데서 벗어
나 언론사의 팩트체킹 대상 정보와 근거를 다차원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논의를 보다 확장하려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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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물론 가짜뉴스에 대한 느
슨한 개념적 합의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명확한 개념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진위(眞
僞) 여부 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이뤄지는 이론적 논
의의 불균형성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을 다소 정치적으
로 해석함으로써[20][21] 가짜뉴스를 올바르게 정의하
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50]는 점에서 지금의 이론적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저널리즘 환경
을 고려할 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언론은 공중
에게 팩트체크 결과 자체를 공표하는 데서 벗어나 검증 
대상 정보와 판단 근거 등 판단 결과에 이르는 다양한 
맥락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합
리적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중은 어떠한 근거가 보다 논리적이
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이 소비하는 뉴스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은 언론사의 가짜뉴스 판단 결과를 단순히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해석하는 데서 벗어나 각 언론
사를 통해 제시된 병존하거나 상충하는 근거들을 중심
으로 논의할 수 있게 돕는다. 나아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이 언론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7][8], 팩트체크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의는 언론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분석 대상과 관련해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SNU팩트체크 센터와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 
에서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만 분석 해 결과를 전체 언
론사의 팩트체크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
가 있다. SNU팩트체크 센터는 다수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나 후속 
연구에서는 제휴를 맺지 않은 다른 언론사들도 포함해 
보다 다양한 팩트체크 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동일 뉴스나 정보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가 팩트체
크 한 교차 검증 기사만 분석에 포함해 사례 수가 적다. 
본 연구는 언론사의 서로 다른 판단 기준과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해 교차 검증 사례만을 분석에 포함했으나 적

은 사례 수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교차 검증 기사뿐만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와 과정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1. 언론사의 팩트체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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